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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가별로 다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온도차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의 

효과가 국가의 맥락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보일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다문화정책과 ‘진보주의적 

딜레마’ 관계에 있을 개연성이 제기되어 온 사회복지정책에 초점을 두고, 두 정책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이

주아동의 사회통합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OECD 회원국 이주배경 학생(만 15세)의 학업성취도 

자료에 국가별 다문화정책 지표와 사회복지지출 지표를 연결하여 총 30개국 2만 4천 명 학생에 대한 데이

터를 구축하고, 이를 위계선형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주의를 강하게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

일수록 대체로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도 높은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관성은 국가에 따

라 큰 편차를 보였다. 흥미롭게도, 사회복지 관대성이 큰 국가일수록 다문화주의의 정책적 제도화가 이주배

경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미한 효과를 보이거나 오히려 부적 효과를 보였다. 이는 높은 사회복지 관대성이 

다문화정책의 효과를 축소시킨다는 ‘부식 효과’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주아동의 사회통합에 대한 다문

화정책의 ‘의도된’ 효과는 특정한 사회정책적 환경조건 속에서 실현되는 맥락의존적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다문화정책, 사회통합, 복지국가, 이주아동, 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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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각국은 인종･민족적 다양성 속에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

여 왔다.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사회통합 정책(이하 다문화정책)은 지난 수십 년 간 이러한 노력

의 대표적 형태로서 자리매김해 왔다(Castles & Miller, 2009; Kymlicka, 2012). 이는 이주의 역

사가 긴 전통적 이민자 수용국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 들어 이민자 유입이 본격화된 신생 이

민자 수용국의 경우에도 대체로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이러한 면에서 다문화정책은 일종의 초

국가적 정책담론을 반영하는 제도적 구현체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는다

(Cha, Dawson, & Ham, 2012; Koenig, 2008; Ramirez & Meyer, 2012). 다문화정책의 채택은 

그 구체적인 기능적 필요성과는 별개로 높은 수준의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한 적절한 정책결정

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다문화정책의 정치철학적 근간을 이루는 다문화주의 담론이 인권이

나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은 다문화정책의 제도적 정

당성을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Martiniello, 1997; Taylor, 1992).

이처럼 다문화정책이 세계 여러 국가로 확산되어 온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다문화정책의 효

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노력은 매우 미흡했다. 역설적이게도, 다문화정책이 초국가적 정책담

론에 기초한 높은 제도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자체가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신

뢰의 논리’를 강화시킴으로써 정책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기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다문화정책에 대한 옹호의 시각과 함께 다양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

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 차이는 그간 정치철학적 논쟁을 풍부하게 해 온 것에 비해, 다각도의 

치밀한 실증적 분석을 충분히 촉발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정책에 대한 실증적 연구

들 역시 주로 그 효과성에 대한 검토보다는 정책의 확장과 축소 등 (탈)제도화의 과정에 더 많

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Banting & Kymlicka, 2013; Cha & Ham, 2014; Ramirez, Bromley, & 

Russell, 2009). 특히, 다문화정책을 분명하게 고수해 온 북미 국가들과 달리 최근 다문화정책

으로부터의 ‘후퇴’ 움직임을 보이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다문화정책의 (탈)제

도화 과정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기존의 실증 연구가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기울여 온 측면인 

정책의 효과성 점검에 초점을 둔다. 기존의 연구가 다문화정책에 대한 각국의 채택 여부나 제

도화 수준을 대게 종속변수로 다루어 왔다면, 본 연구는 이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문화정책이 

본래의 ‘의도한 효과’를 실제로 거두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주민이 사회에 통합되는 

양상에 국가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차이는 다문화정책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

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위해 비교사회정책적 



다문화정책은 이주아동의 사회통합에 늘 효과적인가?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고려한 비교사회정책적 재분석  73

접근을 사용한다. 각국의 다문화정책 제도화 수준에 따라 그 기대효과 변수에 국가 간 차이가 

관찰되는지 살펴봄으로써 다문화정책이 높은 수준의 제도적 정당성에 걸맞게 기능적 효과성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국가 간 이주민 사회통합 양상의 차이를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차이나 다문

화정책의 제도화 수준 차이 등으로 설명해왔다(Brochmann & Hagelund, 2011; Ham, Song, & 

Yang, 2020; Malmberg-Heimomen & Julkunen, 2006).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에 주목하

면서도, 사회복지지출과 다문화정책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반영하고 있는 그 국가의 사회복지 관대성(welfare generosity) 

정도는 다문화정책을 둘러싼 중요한 제도적 환경이다. 사회복지 관대성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

자에 대한 국가의 제도화된 표용 수준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다문화정책

의 기본 철학과도 유사하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관대성의 효과가 통제되어야 하며, 또한 사회복지 관대성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함께 고려될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주민의 사회통합 정도가 이들 두 정책 변수의 유기적 조합 속에서 

결정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정책의 영향이 이주민의 사

회통합 양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이 일정

한 제도환경 속에서 다른 관련 정책과 맞물려 작동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이주배경 아동의 사회통합에 초점을 둔다. 이주배경 아동에 대

한 정책적 관심과 개입은 이들이 비이주배경 아동과 마찬가지로 미래세대의 노동인구이자 시

민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지닌다(양경은･차윤경･함승

환, 2015; 차윤경, 2008). 그러나 그간 이주배경 아동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을 체

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본 연구는 방대한 국제비교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국가별 다문화정책의 제도화 수준에 

따라 이주배경 아동의 사회통합 정도에도 체계적인 차이가 관찰되는지를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다문화정책의 이러한 효과가 사회복지지출 수준으로 측정된 사회복지 관대

성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이주배경 아동은 다양한 이유로 비이주배경 아동에 비해 대체로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이은지･김세현･함승환･이현주, 2018; 이정우, 2013; Azzolini, Schnell, 

& Palmer, 2012; Levels & Dronkers, 2008).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통합의 저

해요인으로 작동하게 되며, 특히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양경은･함승환, 2015).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배경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기여

하는 제도적･정책적 맥락 변수가 무엇인지를 비교국가적 시각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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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하다. 실제로, 최근의 일부 연구는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의 제도화와 이행

이 이주배경 아동의 학교소속감 증진과 학교결석률 감소 등 학교적응 측면에 긍정적 효과를 보

인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함승환･구하라･차윤경, 2014; Ham, Yang, & Cha, 2017; Yang & 

Ham, 2017). 그러나 다문화정책이 이주배경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긍정적이지만은 않

다는 분석결과도 동시에 보고되고 있다(송효준･함승환, 2019; Scheerens & van der Werf, 

2018). 이러한 비일관된 선행연구 결과는 다문화정책의 효과가 국가별 맥락(사회복지 관대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본고는 거시 수준의 정책 제도화와 미시 수준의 개인적 적응 양상에 대한 분석을 하나로 통

합함으로써 각각 독립적으로 전개되어 온 논의를 포괄적으로 종합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그간 다문화정책 연구에서 거시 수준과 미시 수준의 분석을 통합하는 다층분석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주민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임상의 영역에서 심리 관련 변수들

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다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비교사회정책적 접근으로 수행된 연구들

은 대게 거시 정책지표의 패턴을 분석하는 데 집중해 왔다. 미시와 거시 수준의 연구가 각각 진

행되어 왔지만, 거시적 정책 맥락이 개인의 미시적 적응 양상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

석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본 연구는 이처럼 분절적으로 다루어져 온 이들 두 층

위의 변수를 이주배경 아동의 학교교육 적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2.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정책과 이주아동의 사회통합

다문화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의도한 효과’가 무엇인지를 명

료화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정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제기되어 온 

가운데,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을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사회통합 정책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다문화주의’는 인종･민족 집단별 문화적 권리의 보호에 대한 정치철학적 지향성을 지칭하며, 

‘사회통합’은 이주민의 주류사회 참여 상태를 지칭한다. 이는 캐나다의 문화심리학자 

Berry(2011)가 정교화한 이주민의 문화적응 모형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그의 모형에 따르면 

이주민 문화적응의 이상적 상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하나는 이주민이 자신이 

속한 인종･민족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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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주류사회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촉진하는 정책을 그는 ‘다

문화주의’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첫 번째 조건인 ‘인종･민족 집단별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지원하는 것이 다문화주의의 핵심 내용이며, 두 번째 조건인 ‘이주민의 주류사회 참여’는 다문

화주의가 그 결과로서 기대하는 효과라고 보았다. 이는 캐나다의 정치철학자 Kymlicka(1995)

가 다문화주의의 핵심 내용을 ‘집단별 차별화된 권리’(group-differentiated rights) 부여로 본 

것과 일관된다. 인종･민족적 배경이 서로 다른 집단들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이들의 문화적 권

리를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국가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동화 압력이 낮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제도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옹호론자들은 ‘인종･민족 집

단별 문화적 정체성 유지’의 지원이나 ‘집단별 차별화된 권리’의 부여 등 집단별 맞춤형 처우가 

결과적으로 ‘이주민의 주류사회 참여’를 동반하는 사회통합의 상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반면,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이와 같은 집단별 맞춤형 처우가 집단 간 이질성을 강

화하고 사회 전체의 연대감을 약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유기적 통합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본다. 

이주민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교교육 성취도를 통해 이의 한 측면을 측정하고자 한다. 공교육의 중요한 사회정치적 기능은 

사회의 통합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공교육

을 통해 사회구성원이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 재정의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공교육을 

통해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함승환･김왕준･김정덕･양경은･최경준, 2014; 

Labaree, 1997). 전자가 사회구성원 간의 공동체적 평등주의(egalitarianism)에 기초한다면, 후

자는 개인적 능력주의(meritocracy)에 기초한다. 모든 시민은 정치적으로는 평등하지만 경제적

으로는 불평등한데, 능력주의 이념은 정치적 평등이라는 이상과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현실 간

의 긴장관계를 완화하는 기제가 된다.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이러한 능력주의 이념이 반영된 대

표적 지표이다(Au, 2013; MacLeod, 2018; Wiederkehr, Bonnot, Krauth-Gruber, & Darnon, 

2015). 높은 학업성취도와 성공적인 졸업은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상층의 지위를 

점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반면, 낮은 학업성취도와 중도탈락은 노동시장에서 주변부에 머물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 능력주의 이념은 이러한 지위 차이를 정당화한다.

하지만 이주배경 아동 집단은 학업성취도 면에서 비이주배경 아동 집단에 비해 일정한 ‘격

차’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Schnepf, 2007; Levels & Dronkers, 2008). 일차적으로, 이

는 이주배경 아동의 경우 주류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함에 있어서 불리함을 경험한다는 점

에 기인한다. 이에 더해, 이주배경 아동은 사회적 편견이나 경제적 빈곤과 같은 구조적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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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할 개연성이 비이주배경 아동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정

책은 이주배경 아동과 비이주배경 아동 간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줄이는 데 대체로 긍정적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예컨대, 다문화정책을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일

수록 이주배경 아동의 무단결석률과 중도탈락률은 낮은 반면 이들의 학교소속감과 학업성취도

는 높은 경향이 관찰된다는 것이다(Cha, Ham, Ku, & Lee, 2017; Ham, Yang, & Cha, 2017; 

Yang & Ham, 2017).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이주민의 문화적응을 다루는 비교사회정책 연구의 한 축을 이루며 다

문화주의에 대한 논쟁을 실증적 분석 차원으로 확장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계도 분명하다. 기존의 연구는 다문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국가 간 제도

환경의 차이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주민이 주류사회 내에서 어떤 적응 전략

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다문화정책 외에도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환경요인들이 함께 뒤섞여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다문화정책의 사회통합 효과는 일정한 사회정책적 환경조건 속에

서 나타나는 맥락의존적 효과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다문화정책이 사회통합 효과를 실제로 거

두고 있는지 더욱 정교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주민을 둘러싼 포괄적인 제도환경 속에서 다

문화정책이 다른 구조적 요인과 서로 맞물려 작동할 가능성을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정책에 대한 사회복지 관대성의 ‘부식 효과’ 

비교사회정책 연구에서 이주민 통합을 다룬 연구 가운데 한 축은 사회복지 관대성이 이주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주로 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을 중심에 놓고 분석한 이들 

연구는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수준과 이주민의 사회통합 간에 관찰되는 부적 관계에 주목한다. 

예컨대, Malmberg-Heimomen & Julkunen(2006)은 이주민의 노동시장 참여 지표에 있어서 스

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최하위 성적을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유럽 내 사민주의 국가들에서 이주

민에 대한 사회통합 노력이 대체로 실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민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다

문화정책 역시 강하게 추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주민의 경제적 통합 측면에서 드러난 이

들 국가의 저조한 성적은 당시 의외의 결과로 보였다(Brochmann & Hagelund, 2011; OECD, 

2007). 

이처럼 일부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배경을 Borevi(2014)와 Valenta & Bunar(2010)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권을 중심으로 설

명한다. 덴마크와 스웨덴 등 일부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권 보장을 필

수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공적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하여 이주민을 대상으로 관대한 경제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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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포괄적인 현금 보조가 고용 수준에서 발생하는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초기 임금 격차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었다. 그러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와 같은 관대한 현금 보조는 이주민이 복지에 의존하려는 ‘수동성의 문화’(culture of 

passivity)를 양산하고 이들을 주류사회로부터 오히려 주변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Koopmans(2010)는 관대한 사회복지지출 수준과 허용적인 다문화정책이라는 두 정책

적 노력의 조합이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정면으로 제기한다. 다문

화주의에 대한 정치철학적 이상과 달리 다문화정책의 사회통합 효과가 모든 국가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다문화정책이 이주민으로 하여금 주류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동기를 강하게 갖도록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문화정책은 집단별 문화

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차별화된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주민은 주류사회의 사회문

화적 자본 획득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정책이 관

대한 복지국가에서 전개될 경우 이주민은 높은 복지의존성 속에서 사회경제적 주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관대한 사회복

지와 결합된 높은 수준의 집단별 문화적 권리 보장이 이주민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뚜렷한 

거주지 분리, 높은 범죄율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강조하였다. 

관대한 복지국가의 경우 자국민에 대한 사회권 보장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에 대

해서도 엄격한 시민권적 구분 없이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Sainsbury, 

2006). Koopmans(2010)의 주장에 비추어볼 때, 관대한 복지국가이면서 다문화정책이 높은 수

준으로 제도화된 사회일 경우, 이주민들은 높은 수준으로 보장된 사회권에 기대어 주류사회의 

사회･문화적 자본 획득 노력 없이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높은 사회복지지출

을 통해 사회구성원에게 폭넓은 사회권을 보장하는 국가 맥락에서 집단별 문화적 권리가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경우, 이주민들은 다문화정책이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로 주류사회에의 적응

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반면,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시장주의적 국가의 맥락에서는 다문화정책의 제도화 수준

과는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은 주류사회의 사회･문화적 자본을 적극적으로 획득해야만 노동시

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노동력의 탈상품화 수준이 낮은 이러한 국가에서 노동시장 참

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Esping-Andersen, 1990). 따라서 사회복지 

관대성이 낮은 국가일 경우 높은 수준의 다문화주의적 제도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것이 이주민으로 하여금 주류사회 참여 동기를 크게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

다. 시장주의와 결합된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으로 하여금 주류사회의 사회･문화적 자본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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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집단기반의 사회･문화적 자본을 함께 갖추도록 동기화함으로써 이주민의 성공적 사회통

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주배경 아동의 학업성취도 측면에서도, 국가의 사회복지 관대성 정도에 따라 다문화정책

의 효과는 상이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공식적 교육과정이 대체로 

주류사회의 문화적 자본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때(Apple, 1993; Grant & Sleeter, 2011), 이주

배경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주류사회 문화에의 적응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관대한 복지국가의 맥락에서는 다문화정책이 이주배경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이주배경 아동은 주류사회 문화에의 완벽한 적응 

없이도 미래의 생존(노동력의 상품화)에 대한 고민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정체성의 한 

축(집단기반 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형적인 시장주의적 국가의 맥락에

서는 이주배경 아동이 향후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게 되는지의 여부가 주류사회의 사

회･문화적 자본 획득 정도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서, 앞서 논의된 다문화정책의 ‘의도하지 않

은’ 부정적 영향은 ‘의도된’ 효과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사회복지 관대성이 다문화정책의 긍정적 효과(의도된 결과)를 감소시키는 

‘부식 효과’(corrositve effect)를 지닐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를 이주배경 아동의 학업성취도 측

면에서 비교사회정책적 접근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핵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이주배경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다문화정책의 정적 

효과는 작아질 것이다. 

3. 자료 및 분석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OECD의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15 데이터

에 몇 가지 국가수준 지표들을 추가로 결합하여 하나의 데이터 셋을 구축한 후 이를 분석하였

다. 먼저, PISA 2015 데이터는 각국의 만 15세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학업성취도와 여러 

학교생활 및 가정환경 변수를 포함한다. 한국에서 만 15세 학생은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에 해

당한다. PISA 2015에는 OECD의 회원국 등 72개국(또는 지역)이 참여하였으며, 총 54만 명의 

학생이 표집되었다. 

구체적으로, 참여국별로 2단계의 층화표집(two-stage stratified sampling)이 진행되었다.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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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는 전국에 걸쳐 만 15세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를 크기비례확률(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표집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표집하고, 2단계에서는 표본에 포함된 학교별로 약 42명

(컴퓨터 기반의 시험과 설문을 시행한 국가인 경우) 또는 약 35명(지필 시험과 설문을 시행한 국

가인 경우)의 학생이 무선으로 표집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이주배경 학생이다. PISA 2015 데이터에서는 학생별로 이주배경 정

보가 제공된다. PISA 2015 데이터에 포함된 이주배경 변수는 학생을 비이주배경 학생과 이주

배경 학생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주배경 학생은 다시 1세대 이주배경 학생과 2세대 이주배경 

학생으로 구분한다. PISA 2015 데이터에서 이주배경 학생은 부와 모가 모두 외국 출생자인 경

우로 정의된다. 이 가운데 학생 본인도 외국 출생자인 경우 1세대 이주배경 학생으로, 학생 본

인은 현지 출생자인 경우 2세대 이주배경 학생으로 정의된다. 다른 학생은 모두 비이주배경 학

생으로 분류되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더불어, 각국의 문화적 권리 보장 수준과 사회복지 공공지출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Ruedin(2015)이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성한 국제비

교 지표와 OECD의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2015년 데이터의 지표가 사용되었

다. MIPEX 데이터는 유럽 국가 및 그 밖의 세계 여러 나라에 걸쳐 각국의 이주민 사회통합 정

책 제도화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SOCX 데이터는 국가 간 사회복지 지출 수준을 비교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분석을 진행한 201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은 총 36개국이었으며, 이 가운데 

30개국에 걸쳐 위의 3개 데이터가 모두 가용하였다. 이들 30개국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

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

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일본, 체코, 캐나다, 터키, 포르투

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호주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가 분석에 포함되었

다. 이는 분석 대상인 이주배경 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약 2만 4천 명 규모의 데이터이다. 

2) 분석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이주배경 학생의 ‘읽기 점수’(Readij)로서, 데이터 상의 j번째 국가의 i

번째 학생(학생ij)의 PISA 읽기 소양 점수이다. PISA 2015 데이터는 이 점수를 OECD 회원국 전

체 학생에 걸쳐 평균 500과 표준편차 100으로 조정된 표준화 점수의 형태로 제공한다. 본 연구

는 이 점수를 10으로 나누어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주배경 학생의 ‘읽기 점수’를 설명하는 주요 독립변수로는 ‘문화적 권리 제도화’ 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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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공지출’ 변수가 사용되었다. 먼저, ‘문화적 권리 제도화’(CulRtj)는 MIPEX 데이터

를 재가공하여 Ruedin(2015)이 만든 국가수준 지표로서, 한 국가 내의 개인이 자신의 국적과는 

무관하게 자신이나 조상의 출신국과 연결된 문화적 정체성과 관습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도

록 허용되는지를 나타낸다. 이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주의적 제도환경이 공고함을 의

미한다. 이 점수는 이론적으로 0점에서 100점 사이의 범위를 지니나, 본 연구에는 원점수를 10

으로 나누어 변수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공지출’(SocExj)은 국가별 국내총생산 대비 순 강제 공공 사회복지 지

출 비율(net publicly mandated social expenditure as % of GDP at market prices 2015)로서, 

OECD의 SOCX 데이터에서 온 것이다. ‘사회복지 공공지출’이 크다는 것은 국가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사회적 재분배를 강제하는 정책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복지국가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가일수록 ‘사회복지 공공지출’ 역시 큰 양상을 보인다. 이 변수

는 사회복지 관대성 수준을 드러내는 변수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Gilbert, 2009; Hemerijck, 

2002).

[표 1] 변수의 기술통계량

 n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1-수준

읽기 점수 24,016 48.63 10.06 13.41 82.93

부모의 교육수준 24,016 13.79 3.34 3.00 18.00

부모의 직업지위 24,016 4.82 2.31 1.10 8.90

가정-학교 언어 불일치 24,016 0.53 … 0.00 1.00

이주2세대(vs. 1세대) 24,016 0.56 … 0.00 1.00

여학생 24,016 0.51 … 0.00 1.00

2-수준

문화적 권리 제도화(A) 30 4.96 1.92 1.57 8.75

사회복지 공공지출(B) 30 20.25 4.41 11.00 28.60

Z(A) × Z(B) 30 0.26 0.98 -3.53 2.24

청소년 문해수준 30 49.89 2.69 41.21 53.06

국가경제수준 30 10.44 0.35 9.77 11.36

교육재정 지출 30 5.24 1.10 3.59 7.63

 주: 표준편차가 제시되지 않은 변수는 더미변수임.

또한, ‘문화적 권리 제도화’와 ‘사회복지 공공지출’ 두 변수의 상호작용 항이 모형에 포함되

었다. 본 연구의 가설에 따르면 이 상호작용 항은 종속변수와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배경 학생의 ‘읽기 점수’에 대한 ‘문화적 권리 제도화’의 효과는 ‘사회복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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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수준에 따라 가변적일 것이라는 가설이다. 분석모형의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해 이 상

호작용 항은 두 변수의 Z점수를 곱한 형태(Z(CulRtj) × Z(SocExj))로 모형에 투입되었다.

이밖에 여러 통제변수가 사용되었다. 먼저, 학생 개인수준 변수로 부모 관련 변수가 통제되

었다. ‘부모의 교육수준’(ParEduij)은 부와 모 가운데 교육수준이 더 높은 쪽의 교육기간을 연수

로 환산한 것이다. 또한 ‘부모의 직업지위’(ParOccij)는 부와 모 가운데 더 나은 직업을 가진 쪽

의 사회경제적 직업위세 점수이다. 이 점수는 본래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표준 직업분류에 

기초한 국제 직업지위 사회경제 지수(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 지수를 10으로 나누어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학생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서로 다른지(LangDiffij) 여부(불일치=1, 일치=0), 국내 출생의 이주 2세대(SecGenij)인지 여부(2

세대=1, 1세대=0), 여학생(Femaleij)인지 여부(여학생=1, 남학생=0)가 학생 개인수준 통제변수

로 추가되었다. 

국가수준 통제변수로는 국가의 ‘청소년 문해수준’, ‘국가경제수준’, ‘교육재정 지출’ 규모가 

사용되었다. ‘청소년 문해수준’(YthLitj)은 비이주배경 학생들의 PISA 읽기 소양 점수의 국가별 

평균값으로, 비이주배경 학생의 전반적 성취도 수준은 이주배경 학생을 둘러싼 중요한 환경 변

수일 가능성이 있다. ‘국가경제수준’(EconDevj)은 로그 일인당 국내총생산(log of GDP per 

capita at purchasing power parity 2015)이며, ‘교육재정 지출’(EduExj)은 국내총생산 대비 정

부의 교육지출 비율(government expenditure on education as % of GDP 2015)이다.

이상에서 설명된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3) 분석모형

자료의 분석에는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이 사용되었다(Raudenbush & 

Bryk, 2002). 본 연구의 변수는 분석단위 면에서 학생 개인수준(1-수준) 변수와 국가수준(2-수

준) 변수로 구분되며, 따라서 자료의 위계적 포함구조를 반영하는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 명

세화된 모형은 다음과 같다.

1-수준 모형

Readij = β0j + β1jParEduij + β2jParOccij + β3jLangDiffij + 

            β4jSecGenij + β5jFemaleij + rij, rij ~ N(0, σ2)



82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2호

2-수준 모형

β0j = γ00 + γ01CulRtj + γ02SocExj + γ03(Z(CulRtj)×Z(SocExj)) +

        γ04YthLitj + γ05EconDevj + γ06EduExj + u0j, u0j ~ N(0, τ)

βaj = γa0, for a = 1, 2, ..., 5

본 연구가 사용한 위의 모형은 단순 무선절편 모형(simple random-intercept model)으로, 

1-수준 변수인 종속변수(Readij)는 먼저 1-수준 회귀 모형에서 1-수준 변수들과 1-수준 무선효

과 오차항(rij)으로 설명된다. 1-수준 모형의 절편(β0j)은 2-수준 집단 간 차이를 보이되, 그 차이

가 2-수준 변수들과 2-수준 무선효과 오차항(u0j)으로 설명된다. 1-수준 모형의 각 기울기(β1j, 

β2j, ..., β5j)는 2-수준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각 독립변수는 전체평균(grand 

mean)을 기준으로 중심화(centering)한 후 모형에 투입하였다. 

4. 분석결과

자료의 예비분석을 위해, 각국의 이주배경 학생 ‘읽기 점수’ 평균에 따라 국가를 순서대로 배

열하고 그 순서가 각국의 ‘문화적 권리 제도화’ 수준과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문화주

의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전통적 관점에 따르면, 국가별 이주배경 학생의 평균적 학업성취

도 수준은 집단별 문화적 권리를 강하게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된

다. [그림 1]은 일부 이러한 패턴을 보여준다. 특히, ‘문화적 권리 제도화’ 변수를 기준으로 국가

를 상중하 국가군으로 나누었을 때, 이주배경 학생의 평균적 ‘읽기 점수’가 높은 국가들 가운데

는 ‘문화적 권리 제도화’ 수준 ‘상’ 국가들(‘문화적 권리 제도화’ 수준이 제3사분위수보다 큼)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예비분석 결과는 다문화정책이 그 의도한 효과를 

실제로 거두고 있을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이 뚜렷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시 [그림 1]이 보여

주듯이, ‘문화적 권리 제도화’ 수준 ‘상’ 국가군 중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이주배경 학생들의 평균

적 ‘읽기 점수’가 다른 대다수의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또한 ‘문화적 권리 제도화’ 수준 

‘하’ 국가들(‘문화적 권리 제도화’ 수준이 제1사분위수보다 작음) 중에는 ‘읽기 점수’가 매우 낮

은 국가들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읽기 점수’가 매우 높은 국가들도 있었다. 이러한 비일관

된 분포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전통적 옹호론의 관점에서 명료하게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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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화적 권리 제도화 수준별 이주배경 학생의 읽기 점수

자료의 정교한 분석을 위해, 이주배경 학생의 ‘읽기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의 ‘기초모형’은 독립변수 없이 

무선효과만을 살펴본 모형이며, ‘모형 1’은 주요 독립변수가 투입된 모형이고, ‘모형 2’는 주요 

독립변수와 더불어 일련의 통제변수가 추가된 모형이다. ‘기초모형’ 결과를 토대로 계산한 집

단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에 따르면, 이주배경 학생의 ‘읽기 점수’의 총 

분산 가운데 7.2%가 2-수준의 국가 간 편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 간 편차 

중 21.9%가 ‘모형 1’로 설명되었고, ‘모형 2’에서는 42.2%가 설명되었다. 

구체적인 패턴을 살펴보면, 앞서의 예비분석 결과와 일관되게, ‘문화적 권리 제도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이주배경 학생의 ‘읽기 점수’도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다(γ01=0.75, p<0.01, 모

형 2). 이는 전통적인 다문화주의 관점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추가로, ‘사회

복지 공공지출’ 변수는 이주배경 학생의 ‘읽기 점수’에 다소 부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지

만(γ02=-0.22, p<0.05, 모형 1), 그 효과는 몇 가지 통제변수가 고려될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잃

었다(γ02=-0.08, p=0.45, 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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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주배경 학생의 읽기 점수를 설명하는 위계선형모형 분석

 주: Coeff. = 비표준화 회귀계수; SE = 강건표준오차. 모든 독립변수를 전체평균중심화함; 따라서 절편(γ00)은 읽기 점
수의 전체 국가 평균값임.

 *p<0.05, **p<0.01, ***p<0.001.

흥미롭게도, ‘문화적 권리 제도화’의 효과는 모든 국가에서 일관된 것이 아니라 그 효과에 있

어서 국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화적 권리 제도화’의 효과는 각국

의 ‘사회복지 공공지출’ 규모에 크게 의존적이었다. ‘문화적 권리 제도화’ 변수와 ‘사회복지 공

공지출’ 변수 간에는 뚜렷한 부적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는데(γ03=-1.56, p<0.01, 모형 2), 

이는 이주배경 학생의 ‘읽기 점수’에 대한 ‘문화적 권리 제도화’의 정적 효과가 ‘사회복지 공공

지출’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약화되고 ‘사회복지 공공지출’ 규모가 작은 국가일수록 강화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패턴은 본 연구의 가설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기초모형  모형 1  모형 2

 Coeff. (SE)  Coeff. (SE)  Coeff. (SE)

절편, γ00 47.79 (0.51)*** 47.97 (0.43)*** 48.04 (0.38)***

2-수준 (n=30)

문화적 권리 제도화(A), γ01 0.68 (0.25)* 0.75 (0.25)**

사회복지 공공지출(B), γ02 -0.22 (0.10)* -0.08 (0.10)

Z(A) × Z(B), γ03 -1.60 (0.53)** -1.56 (0.55)**

청소년 문해수준, γ04 -0.01 (0.17)

국가경제수준, γ05 -0.19 (1.12)

교육재정 지출, γ06 -0.57 (0.31)

1-수준 (n=24,016)

부모의 교육수준, γ10 0.21 (0.03)***

부모의 직업지위, γ20 0.94 (0.11)***

가정-학교 언어 불일치, γ30 -1.88 (0.46)***

이주2세대 (vs. 1세대), γ40 1.81 (0.28)***

여학생, γ50   2.23 (0.18)***

2-수준 무선효과(u0j) 분산성분 7.25 5.66 4.19

1-수준 무선효과(rij) 분산성분 93.33  93.32  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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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회복지 공공지출 수준별 문화적 권리 제도화의 효과

주: [표 2]의 ‘모형 2’에 기초함; 다른 모든 변수는 평균일 때라고 가정함.

이주배경 학생의 ‘읽기 점수’에 대한 ‘문화적 권리 제도화’의 효과를 ‘사회복지 공공지출’ 규

모에 따라 구분하여 시뮬레이션하면 [그림 2]와 같다. 이 그림은 앞서의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

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제시된 그림은 ‘문화적 권리 제도화’ 변수와 ‘사회복지 공공지출’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간명하게 보여준다. ‘사회복지 공공지출’ 규모가 작은 경우(제1사분위수

와 같다고 가정한 경우)와 큰 경우(제3사분위수와 같다고 가정한 경우)에 따라 ‘문화적 권리 제

도화’의 효과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사회복지 공공지출’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문화

적 권리 제도화’의 정적 효과가 뚜렷한 반면, ‘사회복지 공공지출’ 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문화

적 권리 제도화’의 부적 효과가 뚜렷했다. 

이러한 패턴은 다문화정책의 사회통합 효과를 강하게 가정하는 전통적 다문화주의 관점이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 타당성을 지니는 것은 아닐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문화정책의 사회통합 

효과는 일정한 사회정책적 환경조건 속에서 나타나는 맥락의존적 효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다.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적 통합 측면과 관련하여, 다문화주의를 강조하는 정책적 노력은 사회

복지 공공지출 규모가 작은 국가군에서는 의도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회복지 공공지출 

규모가 큰 국가군에서는 오히려 정책의도에 반하는 효과를 낳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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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논의

정치철학이자 정책노선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다문화주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있어 왔지만, 그 핵심

에는 사회구성원의 인종･민족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집단별 고유의 문화적 권리를 폭넓게 보장

하고자 하는 진보적인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 다문화주의가 지닌 이러한 가치지향성은 종종 민

주주의의 핵심 이념인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적 이념과 결합되어 높은 수준의 규범적 정

당성을 확보해 왔다. 다문화주의가 내포하는 이러한 규범적 성격은 각국에서 다문화정책의 수

립과 이행에 추동력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동해 왔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평가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해 온 것도 사실이다. 다문화정책이 그 필요성 

측면에서 상당히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그 효과 역시 ‘당연할’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이 널리 공유되어 온 것이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학술적 논쟁에 있어서도 정책 효과의 엄

밀한 측정에 기초한 실증적 논쟁보다는 다문화주의의 정치철학적 당위성이나 취약성을 강조하

는 규범적 논쟁이 주를 이루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다문화주의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충

분하지 못한 가운데, 본 연구는 다문화주의가 정책적으로 제도화될 경우 이것이 정책 본래의 

의도대로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기존의 연구가 다문화정책의 효과에 대해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의 효과가 사회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다문화정책과 ‘진보주의적 딜레마’(Pearce, 2004) 관계에 있을 

개연성이 제기되어 온 사회복지정책에 초점을 두고, 두 정책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비교사회정

책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OECD 회원국 이주배경 아동의 학업성취도 

자료에 국가별 다문화정책 지표와 사회복지지출 지표를 연결하여 총 30개국 2만 4천 명(만 15

세)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한 후, 이를 위계선형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양한 

인종･민족 집단별 문화적 권리 보장을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대체로 이

주배경 아동의 학업성취도 수준도 높은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국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흥미롭게도, 사회복지 관대성이 큰 국가에서는 다문화주의의 정책적 제도화가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오히려 부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문화정책의 사회통합 효과를 강하게 가정해 온 전통적 다문화주의 정

치철학이 보편적 타당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 다문화정책은 사회복지정책 

등 다른 제도적 환경요소들과의 연결성 속에서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

이 있는 것이다. 다문화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연결성에 주목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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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문화정책은 사회복지정책과의 ‘기계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을 통해 그 효과의 크

기와 방향성이 재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조합은 두 정책이 각

기 독립적으로 결합된 기계적 조합이라기보다는 정책의 성격이 새롭게 재정의되는 화학적 조

합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북미와 유럽 간의 온도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도 설득력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미국과 캐나다 등 사회복지 관대성이 

낮고 시장주의적 성격이 강한 국가에서는 다문화주의의 채택이 어느 정도 그 의도한 효과를 거

두어 온 반면, 사회복지 관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

성이 있다. 이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관찰되는 다문화주의로부터의 ‘후퇴’ 움직임이 다문화주

의에 대한 정치철학적 부동의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보다 정책조합의 시각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10여 년 간 진행된 다문화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그 내용상 상당 부분 동화주의적 성격을 지닌다는 비판

이 제기되어 왔다(박진경, 2010; 윤인진, 2008; 이종두･백미연, 2012). 다문화정책이 더욱 ‘다

문화주의’적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면밀한 실증적 검토보다는 

규범적 주장의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강한 다문화주의가 사회통합에 반드시 유리한 조

건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다문화정책의 설계

와 추진에 있어서 규범적 당위성 차원에 대한 고려와 함께 치밀한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검토

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주배경 아동 집단에 초

점을 두고 이들의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사회통합 양상을 검토하였다. 다문화정책의 효과가 연

령, 성별, 계층 등에 따른 하위집단별로도 상이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후

속연구를 통해 정교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절실하다. 

특히, 다문화정책은 사회복지정책과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그 효과가 크게 재조정될 수 있

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다문화정책의 설계는 국내 사회복지 제도의 전망 속에서 보다 섬세하

고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는 지난 20년 간 양적･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윤홍식, 2020; 한신실, 2020). 이주배경 아동의 사회통합 양상을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정책은 사회복지 관대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정책의 의도대로 긍

정적 효과로 이어지는 반면, 사회복지 관대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문화정책의 설계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측면일 

것이다. 다문화정책과 사회복지정책 간의 제도적 연결성은 ‘한국형’ 다문화정책 모형 구축의 

필요성과도 맞닿아 있다. 다문화정책의 사회통합 효과가 특정한 사회정책적 환경조건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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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되는 맥락의존적 효과라면, 한국의 제도환경 맥락 속에서 다문화정책 모형을 구체화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 내에서 다문화정책이 사회복지정책 등 포괄적 제도환경과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에 대한 폭넓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전통적 이민자 수용국에 비해 한국은 

아직 다문화정책 제도화의 초기 단계에 있다. 이는 다문화정책의 발전 경로가 아직 상당한 유

연성을 지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문화정책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논쟁과 함께 다각도의 실

증적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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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culturalism May Work, but Not Always: 

A Comparative Social Policy Perspective on the 

Educational Performance of Immigrants

Kyung-Eun Yang* ･ Seung-Hwan Ham**

1)

Despite the worldwide diffusion of multiculturalism policies, scholarly debates still continue as to whether 

or not they effectively contribute to immigrant integration. Based on a comparative social policy 

perspective, this study attempts to fill this void in research. In particular, we shed light on the possibility 

that the effect of multiculturalism varies across countries depending on social policy arrangements. Using a 

cross-national sample of approximately 24 thousand immigrant children in 30 OECD countries, a series of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analyses has been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strength of 

multiculturalism institutionalized at the country level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mmigrant children’s 

educational performance at the individual level. However, such an association appears to differ markedly 

across countries. We find multiculturalism’s intended effect much smaller or often negative in countries 

characterized by a high level of welfare generosity. Such a ‘corrosive effect’ of welfare generosity suggests 

that multiculturalism may produce either intended or unintended consequences depending on institutional 

dynamics in social policy development.

Keywords: multiculturalism policy, social integration, welfare state, immigrant children, student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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